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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제제재와 수출통제는 역외적용을 통하여 미국 내에서 영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국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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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경제제재는 일반적으로 (i) 개별 국가 또는 단체에 의하여, (ii) 다른 국가, 조직 또는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거나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iii) 행사되는 군사력 이외의 경
제적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1) 한편, 수출통제는 일정한 통제되는 품목을 중
심으로, 해당 품목의 어느 국가로부터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허가를 
요구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어느 국가가 부과하는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는 해당 국가(일반적으로 해당 국적의 여객기, 
선박 등 해당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을 포함한다) 및 해당 국가의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규정은 – 아래에서 살펴보는 역외적용을 통하여 – 해당 
기업이 미국에 소재하지 않고, 미국과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미국과 직접적 거래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고, 특히 
이와 같은 점에서 기업은 미국의 경제제재 또는 수출통제가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
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제재 또는 수출통제 위반에 노출될 수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패권 경쟁,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하여 미국이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를 핵심 안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금융·무역·투자·기술 이전 전반에 제
재·통제가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도 미국과 직접 거래가 없어도 제재 관련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개별 법령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않거나, 일반에 공개된 연구나 실무 가이드는 부분적이거나 정책 방향에 중점
을 둔 것이 다수여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내 선행연구 및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경제제재법」의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한 연구
나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를 다룬 연구 등이 축적되어 왔다. 또한 수출통제와 관
련하여서는 미국 수출통제제도와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의 확대를 분석한 각종 정책보고 
및 연구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미국 경제제재 프로그램의 법률적 구조, 1차 제재 및 2차 제재의 구분, 50% 
Rule, 미국 수출통제 관할 및 수출허가 요부 분석을 위한 의사결정 체계를 관련 법령을 중심

1) Davis, L., & Engerman, S.(2003). History Lessons: Sanctions - Neither War nor Pea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https://pubs.aeaweb.org/doi/10.1257/08953300376588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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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특히 한국 기업을 포함한 비-미국 기업에 대한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역외적용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에 관한 
시사점으로 거래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주주 및 간접 거래 당사자에 대한 포괄적인 실사의 중
요성, 해외 직접생산규칙(FDPR) 관련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였으며, 미국 연방 법령, 연방규정집(CFR), 대통령 행정명령, 
OFAC 및 BIS의 제재 프로그램 안내·FAQ·집행사례 공지 등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내용을 정
리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미국 경제제재의 법적 근거와 역외적용 
구조를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미국 수출통제(EAR)의 규정 체계와 FDPR을 중심으로 역외적
용 문제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기업이 고려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미국 경제제재 

1. 법률체계 및 개관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제재는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국(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는 “경제제재”는 
OFAC의 제재 프로그램(Sanctions Program)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10월 
26일 기준, OFAC의 제제 프로그램 및 국가정보(Sanctions Programs and Country 
Information)2) 에 의하면 37개의 제재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다. 

각 제재 프로그램은 제재 프로그램마다 개별적으로 근거 법률(statutes) 및 그에 따른 행정
명령(executive orders) 그리고 연방규칙(code of federal regulations; : CFR)로 구성된
다. 그에 추가하여 위 규범들을 보충하거나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는 지침(directives), 안내
(guidance), 일반허가(general licenses) 등이 존재한다.3) 

2) https://ofac.treasury.gov/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  
3) 이서진, 박효민(2021).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무역안보관리원,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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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제재(Primary Sanctions)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비
-미국인에 관한 역외적용

이른바 한국 기업이 미국 제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률적, 실무적 이유에 관한 것이
다.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제재의 역외적용은 미국이 영향력을 갖는 외국 회사에 대하여도 미
국법의 준수를 강요한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4), 이하에서는 이에 관한 상세 근거 등을 
살펴보도록 한다. 

비-미국 회사에 대하여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를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라고 통칭
하는 경우가 –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하여 – 있으나, 이는 적합한 용어의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비-미국 기업에 대하여 미국이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미국인에게 부과하는 제재를 확장
하여 적용한 1차 제재(Primary Sanctions)와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로 구성될 수 
있는데, 1차 제재는 (미국 관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미국 기업에 관하여 부
과되는 벌칙(예: 민사벌(Civil Penalty; 한국 기준으로는 과징금 등의 행정벌 성격))이 비-미
국 기업에게 그대로 부과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반면 2차 제재는 (미국 관할이 존재하지 않으
므로 해당 위반자에게 직접 미국 관할을 전제하는 미국 제재 규정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지는 
못하지만) 해당 위반자를 일정한 유형의 제재 대상 목록에 등재하여 자산동결 또는 미국 시장
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5) 

1) 1차 제재(Primary Sanctions)

외국 기업(즉 비-미국 기업)에게도 마치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것처럼 미국의 제재 규정(처
벌 규정 포함)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제재 관할 내
에 있는 거래로 간주된다. 

 미국 내 지점, 자회사를 통한 거래

 미국인의 관여. 미국 달러화 사용, 미국 금융기관의 관여(환전, 중개은행(intermediary 
bank) 등의 형태를 통한 관여 포함). 이른바 야기(“causing”)에 따른 관련성(nexus)6)  - 
한국 기업을 포함한 비-미국 기업이 미국 1차 제재(Primary Sanctions)에 노출될 수 있
는 가장 대표적 경우라고 볼 수 있음.7) 

4) 김석호(2008). 미국 經濟制裁法의 국제적 불법성. 법학연구, 30, 397
5) 김준범, 박정민(2021). 경제제재/수출통제 관련 외국법령 역외적용 동향 및 시사점. 무역안보관리원, p. 4
6) non-U.S. persons are prohibited from causing or conspiring to cause U.S. persons to violate U.S. sanctions, as well 

as engaging in conduct that evades U.S. sanctions. https://ofac.treasury.gov/faqs/topic/1501 (해당FAQ 11번)
7) 양명석(2022), 미국 경제 제재의 역외적용사례 및 관할권, p. 16. 

https://yangtmlaw.com/wp-content/uploads/2022/08/ExTerr-US-Econ-Sanctions-07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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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소송 또는 제반 신청(예: 합병신고(merger filing), 파산보호신청(Chapter 11)8)  
등)

2)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

위 1차 제재(Primary Sanctions)에 관한 어떠한 관할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 미국 제재 당
국에 의한 SDN(Specifically Designated National) 또는 NS-MBS9)(Non-SDN Menu 
Based Sanctions List) 지정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3. 제재의 유형

1) 목록 기반 제재

목록 기반 제재는 OFAC의 제재 목록 검색(Sanctions List Search)10)에서 검색 가능하다. 
다만, 다음 (3)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50% 규칙(50% Rule)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검색에만 
의존하여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1) 자산동결 및 거래 제한(SDN) 

가장 강력한 형태의 제재이다. 일반적으로 SDN(Specific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SDN으로 지정된 자와 거래하는 것은 금지되며, 금융기관이나 
미국 관할에 있는 자는 SDN의 자산을 동결할 의무를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SDN과 거래한 
경우에는 미국 관할의 적용이 없는 경우에도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s)의 대상이 될 
수 있다. 

8) 대만 B Whale Case. 대만 선사가 ‘global bankruptcy filing’ 차원에서 미국에 파산보호신청을 함으로써 미국 관할에 포섭되었다
고 본 사례. https://ofac.treasury.gov/media/11196/download?inline  

9) SDN과 같은 포괄적 자산동결 대상은 아니나, 일정한 범위에서 미국 또는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차단
10)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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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ank Mellat OFAC Sanctions Search 검색화면

자료: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2) 부문별 제재(Sectoral Sanctions) - SSI

위와 같은 SDN처럼 자산동결 또는 포괄적 거래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나, 지정된 자
와 일정한 유형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대상자 목록을 말한다. 이와 같은 SSI(Sectoral 
Sanctions Identifications)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러시아 제재 등에 존재한다. SSI로 
검색된 경우, 그 기업과 제한되는 거래의 범위는 아래와 같은 검색화면에서 지정의 근거가 되
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및 지침(Directive)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노바택(Novatek)에 대하여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662’ 및 ‘지침
(Directive) 2’가 적용되고, 이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신규 신용공여가 제한된다. 참고로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에서 “신용공여”라 함은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경상거
래에서 자금 지급 기한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SSI와 거래
하는 경우(특히 SSI에 공급, 수출하는 경우)에는 물품 공급 인보이스(invoice) 시점과 대금 지
급 시점에 일정 기간(Directive 2 적용의 경우 60일)이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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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ovatek OFAC Sanctions Search 검색화면

자료: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특히 최근 미국은 기존에 SSI로 등재되었던 제재대상자를 SDN으로 추가 지정하였다는 점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금융회사인 RDIF, 러시아 조선소인 Zvezda,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Lukoil 및 Rosneft는 모두 SSI로 지정되어 있다가 SDN으로 지정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 OFAC이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하여 기존 거래관계의 종결을 위한 
예외적 거래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범위는 OFAC의 전적인 재량이고 불확실성이 있
다는 점에서 러시아 SSI와 거래할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이 SDN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가능
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포괄적인 제재 관련 조항(Sanctions Clause)을 계약에 반영하여 위험
을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3) 50% Rule 등 목록 기반 제재(List-based Sanctions) 관련 주의사항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미국 기업으로서도 미국이 지정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를 하
는 경우에는 – 특히 달러화 거래 등 미국 관할 요인이 적용됨에 따라 – 제재 위반의 위험이 
노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OFAC 제재 목록 검색(Sanctions List Search)을 통
하여 거래 상대방이 제재 대상인지를 검색하고, 그에 따라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도입
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은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로 인한 제재 위
험을 경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히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재 대상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② 이에 따라 미국 OFAC은 50% Rule11)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제재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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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으로 합산하여 50%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단체는 제재 대상자로 간주된다12). 
따라서 제재 대상자 조사(screening)를 위해서는 단순한 직접 상대방의 등재 여부 확인
을 넘어, 최종 주주에 이르기까지의 지분 구조 분석과 함께, 제재 대상과의 실질적 관련
성에 관한 조사(screening)가 필요하다.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대상자는 위 50% Rule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어느 기업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자
회사들의 지분을 50% 이하로(10~20%) 줄이면서 이사 지명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
력이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스크리닝 수행 시에는 모든 직간접 주주에 대한 조사
(screening)를 포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포괄적 조사(screening)를 수행하되, 특히 제재
대상자가 50%에는 미달하지만 일정한 유의미한 지분(예: 10~20%)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위험 신호로 관리하여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와 같은 경우라면 ① 향
후 해당 거래상대방이 제재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음은 물론, ② (이미 현 시점에서) 해당 거
래상대방과의 거래가 간접적으로 제재 대상자와의 거래로 판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 지역기반 제재: 포괄적 금수조치

2025년 10월 기준 북한, 이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돈네스크, 루한스크 등이 대상이고, 
시리아는 최근 포괄적 금수조치 국가에서는 해제되었다.13) 

3) 행위기반 제재

예를 들어, 미국에서 러시아로의 서비스 제공 금지, 미국인의 중국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1) https://ofac.treasury.gov/media/6186/download?inline  
12) 50%를 산정하는 기준은 다음 링크 참조. https://ofac.treasury.gov/faqs/topic/1521 
13) 다만, 제재 맥락에서 해제된 것이고 수출통제 맥락에서는(catch all을 규정하는 general 10 prohibitions) 여전히 embargo로 취

급되고 있다는 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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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동향

(1) 러시아 제재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휴전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에서 
살펴본 Rosneft 및 Lukoil을 포함한 러시아의 일부 에너지 기업을 SDN으로 지정하였다.14) 
러시아와의 거래(특히 간접 거래 포함)를 수행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으로서는 특히 주의하여
야 할 것이다. 

(2) 남미 마약 관련 제재

미국 정부는 남미로부터의 마약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국가 비상사태 및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미 각 국가를 상대로 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
고, 그에 관한 제재 프로그램(대-마약 거래 제재: Counter Narcotics Trafficking 
Sanctions15))을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콜롬비아 대통령 및 관계자를 해당 프
로그램에 따른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였다.16) 

(3) 비-미국 회사 제재 사례

최근 미국이 2024년 비-미국 기업에 대하여 제재를 부과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참고로 이
는 모두 해당 기업이 미국 OFAC으로부터 민사벌(civil penalty)을 부과받은 건인바,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는 비-미국 기업에 대한 1차 제재(primary sanctions)로 보아야 한다. 

 독일회사 Aiotec GmbH. 호주에 있는 플랜트를 해체하여 이란에 매각하고 미국 금융기
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함. Settlement에 따라 Civil Penalty USD 14,500,000.

 베트남 회사 Vietnam Beverage Company Limited. 북한에 술 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을 달러로 결제. Settlement에 따라 Civil Penalty USD 860,000.

 이탈리아 애니메이션 회사 Mondo TV, S.p.a. 북한 정부 소유 기업에 애니메이션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미국 금융기관을 관련시켜 대가 지급. Settlement에 따라 Civil Penalty 
USD 538,000. 

 태국 SCG Plastics Co., Ltd. 이란에서의 National Petrochemical Company of Iran

14)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1022  
15) https://ofac.treasury.gov/sanctions-programs-and-country-information/counter-narcotics-trafficking-sanctions 
16) https://ofac.treasury.gov/recent-actions/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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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JV를 통하여 생산된 high-density polyethylene resin (HDPE)를 판매하고 판매대
금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미국 금융기관 관여. Settlement에 따라 Civil Penalty USD 
20,000,000.

 스위스 금융그룹 EFG International AG. 쿠바 고객을 위한 증권 거래에 미국 증권사를 
관여시킴. Settlement에 따라 Civil Penalty USD 3,740,442.

5. 소 결

미국 경제제재는 달러화 결제, 미국 금융기관 관여, 미국 내 서버 또는 인프라 활용 등 다양
한 경로를 통해 비-미국 기업에도 관할권이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의 사전적 위험
관리 필요성이 높다. 특히 50% Rule, SDN·SSI 리스트의 확대, 제재 대상자의 우회거래 시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리스트 검색만으로는 제재 리스크를 충분히 검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국 기업은 최종소유구조(UBO) 파악, 거래경로 분석, 제재조항(Sanctions Clause) 도입 등 
포괄적인 스크리닝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향후 미국의 집행 강화 추세에서 리스
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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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미국 수출통제

1. 법률 체계

미국 수출통제제도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될 수 있다. 다만, 일정 영역(무기, 원자력)에 
국한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한국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제도는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가 시행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이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 22 C.F.R. 120-130

ii.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15 C.F.R. 730-774

iii.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DOE Part 810): 10 CFR Part 
810

iv. Export and Import of Nuclear Equipment and Material(NRC Part 110): 10 
CFR Part 110

2. 미국 수출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트리(decision making tree)

먼저 미국 수출통제는 아래와 같은 미국 수출통제와 관련된 의사결정트리(decision 
making tree)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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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xport Decision Tree

자료: Supplement No. 1 to Part 732, Title 15

1) EAR 적용범위(subject to EAR)

이는 어떤 품목이 미국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미국 관할
의 문제이다. 즉, EAR 적용대상 여부(subject to EAR)는 품목판정에 선행하는 판단 단계이
고, subject to EAR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① ECCN 번호가 부여된 통제 품목이면 상무부
국가표(Commerce Country Chart)에 따라 수출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② 
EAR99이면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출이 허용되는 것으로 하되, 포괄적 수출통제(catch all. 
다만, 실무상 포괄적 수출통제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캐치올규제라고 지
칭하고 있다.)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면 EAR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된다:17)

17) 15 CFR Part 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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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미국 원산지인 품목;

② 미국 통제 품목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외국 생산 품목;

③ 일정한 미국 원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외국 생산 품목으로서 일정한 목적지
로 수출이 예정된 품목;

④ 미국 외에 위치한 공장 또는 공장의 주요 구성부분에서 생산된 품목으로서, (i) 해당 공
장 또는 공장의 주요 구성부분이 일정한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산출물
이고, (ii) 생산된 품목이 일정한 목적지로 수출이 예정된 경우, 해당 품목

2) 품목 판정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 중에서 일정한 품목
은 상무부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ECCN
으로 표시된다. 어느 품목이 CCL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면, 이는 이른바 EAR99 항목으로 분
류되고, 통제되지 않은 다수의 일반 소비재 내지 산업재가 EAR99에 포함된다. CCL에 있는 
ECCN을 확인하면 통제의 목적 역시 확인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ECCN는 [첫자리 숫
자][영문알파벳][3자리 code]로 하여 총 5자리로 구성된다(예: 5A002). 

또한 ECCN을 CCL에서 확인하면 통제의 목적에 관하여 다양한 태그(Tag)들이 부착되어 
있다. 태그로는 생화학무기(CB) 관련 3가지, 핵비확산(NP) 관련 2가지, 국가안보(NS) 관련 2
가지, 미사일기술(MT) 1가지, 지역안정(RS) 관련 2가지, 화기관련(FC) 1가지, 범죄(CC) 3가
지, 반테러리즘(AT) 2가지로 총 16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5A002의 경우에는 통
신 및 정보 보안에 관련된 항목으로 시스템/설비 등에 해당하고, 국가 안보 목적으로 통제되
는 제품이며, 이에 대하여는 CCL상 NS(National Security)1, AT(Anti-Terrorism)1의 태그
가 붙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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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목의 최종 목적지

<그림 4> 우루과이 수출 시 적용되는 Tag

자료: Supplement No. 1 to Part 738, Title 15

위에서 살펴본 CCL(EAR의 part 774)상 ECCN의 통제 목적을 국가표(Country Chart)(EAR
의 part 738)에 기재된 최종 목적지에 대입하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 위 
5A002를 우루과이에 수출한다고 가정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CN상 5A002에 
관하여는 Country Chart상 NS(National Security)1, AT(Anti-Terrorism)1 항목의 적용
이 있으며, 아래 우루과이 Country Chart에 의하면 의하면 AT1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NS1에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러 항목 중에 하나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수출을 위하여는 (특별히 예외나 면제18)에 해당하지 않는 한) BIS로부터 수출허가
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 5A002 제품을 우루과이에 수출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수출
허가 예외/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면 BIS에 수출허가를 신청하
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해당 품목에 대한 최종 사용자와 최종 사용 목적에 관한 확인 등 – Catch-all  

위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또는 수출허가가 요구되지만 허가 면
제 사유가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도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 목적에 따라 수출 허
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EAR에 따라 지정된 개인 또는 단체 그리고 (지정
되지 않았더라도) 수출자가 무기 확산 활동에 관여되어 있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특별히 적용되는 제한이다. 대부분의 경우, EAR에 따라 지정된 개인에 
관하여는 EAR의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CCL에 열거된 품목뿐만 아니라 EAR99의 대상

18) 해당 면제는 EAR part 740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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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허가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EAR의 10 일반금지(General Prohibitions) 중 4번에서 10번까지의 항목
이 ECCN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품목의 경우에도 수출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
다.19)  

3. 비-미국인에 관한 역외적용

위에서 살펴본 EAR 적용범위(subject to EAR) 중 ② 미국 통제 품목이 일정 비율 이상 포
함된 외국 생산 품목, ③ 일정한 미국 원천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에 기반한 외국 생산 품목으
로서 일정한 목적지로 수출이 예정된 품목, ④ 미국 외에 위치한 공장 또는 공장의 주요 구성
부분에서 생산된 품목으로서, (i) 해당 공장 또는 공장의 주요 구성부분이 일정한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의 직접적인 산출물이고, (ii) 생산된 품목이 일정한 목적지로 수출이 예정된 
경우, 해당 품목이 문제된다. 즉, 외국에서 생산된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미국측 인풋
(US component)이 있는 경우 미국 수출 또는 재수출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 

특히 ②와 관련하여 해당 일정 비율은 25%가 일반적이고, 금수국가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
는 10%이며, 통제품목의 종류 내지 민감도에 따라 최소편입기준 배제(zero de-minimis)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 특별히 최소편입기준 배제(zero de-minimis)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참고로 그 상황의 사례로는 군수품, 특정 암호기술, 고성능 컴퓨터, 반도
체 제조 장비 등이 있음)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 보수적인 규정준수(compliance) 측면
에서 관점에서 10%를 기준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위 ③ 및 ④의 경우(해외직접생산규칙; Foreign Direct Product Rule; FDPR)에는 미국에
서 통제 대상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하여, 모두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미국에서 도입된 원천기술 또는 소프트웨어
를 보다 정밀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규정준수(compliance)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
다.21) 

특히 위 ②, ③, ④ 모두에 관하여, 복잡한 공급망, 미국 수출통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한
국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하는 품목이 편입품목 또는 FDPR 대상 품목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
이 용이하지 않다. 이는 특히 다음의 사정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에 편입품목 또는 특히 FDPR이 문제되는 미국 원산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는 일반
적으로 바세나르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하에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자 통제 품목

19) 15 CFR 736.2.
20) 정인교, 채수홍(2023). 미국의 안보정책과 수출통제 수단으로서의 해외 직접제품 규칙(FDPR). 국제통상연구, 28(1), 47
21) Kotra, 미국 수출통제 제도 심층 분석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22-008, p22.



08. 미국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의 법률적 근거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 167

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미국이 아닌 비-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 등에 대한 경각
심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미국의 독자 통제 품목이라는 점에서, 비-미국 기업 입장에서 이를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의 수출통제 당국(예: 한국의 무역안보관리원)의 판정 관련 조력을 구하
기도 용이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에는 통제 품목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개별수출허가 대상이지만, 미국의 경
우에는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국가별로 수출통제가 요구되는지 여부가 상이하다. 즉, 
통제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CCL에서 통제 태그(tag; 위 AT, NS 등)를 확인한 다음, 이를 상무
부 국가표(commerce country chart)에 비교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FDPR 관련 소프
트웨어나 기술이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소프트웨어나 기술은 
한국으로 제공될 경우에는 수출허가가 요구되지 않으나 중국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출허
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기술을 도입하는 한국 기업은 해당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도입할 당시에 특별히 주의사항환기(alert)가 없었다면, 이를 사용하여 미국 밖에서 제조한 품목
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미국의 재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4. 최근 동향

최근 미국은 EAR에서 최종사용자(end user) 통제 대상이 되는 미국 수출 제한 대상자
(entity list)에 관하여도 50% Rule을 도입하였다.22) 이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EAR 대상 품목(subject to EAR)에 관하여 미국 수출 제한 대상자(entity list)만 검색하여 거
래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경제제재 맥락과 비교해 보면 한국 기
업 입장에서는 수출통제에서의 50% Rule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즉, 
경제제재 맥락에서는 50% Rule 및 제재 대상자 관련자와의 거래가 최소한 결제은행을 통하
여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었다. 즉, 한국의 송금 내지 추심은행이 상대적으로 개별 수출입
기업보다 훨씬 나은 컴플라이언스 자원을 기반으로 케이트키퍼(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반면, 수출통제에서는 이와 같은 케이트키퍼(gate keep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이 2025년 10월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에 추가하여 미국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FDPR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과 소프트웨어
의 범위를 갈수록 늘여가고 있는데, 이 역시 한국 기업으로서는 실시간으로 취급 품목의 미국 
원천 기술,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조사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기
업이 한국 반도체 공장의 인증된 최종사용자(Validated End-User)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으
므로, 해당 기업은 물론, 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로서도 미국의 개별 수출허가 
요부를 검토하여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다. 

22) https://www.bis.gov/press-release/department-commerce-expands-entity-list-cover-affiliates-listed-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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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 결

EAR은 – 특히 FDPR을 통하여 - 품목·기술의 미국 원천 요건이 일정 수준 충족되는 경우 
외국에서 생산된 품목에도 적용될 수 있어, 한국 기업은 공급망 전 과정에 걸친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이 미국 수출 제한 대상
자(entity list)에 대해서도 50% Rule을 도입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FDPR의 적용범위를 지속
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한국 기업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국규제 준수 가능성을 검토하
고, 공급사로부터 기술기원 및 통제정보를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와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수출통제에서는 금융기관의 게이트키핑이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가 더욱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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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본 논문은 미국 경제제재와 수출통제의 법적 구조, 역외적용의 근거, 주요 집행사례를 분석
함으로써 한국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위험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 달러화 기반의 글
로벌 금융체계, 미국 원천 기술의 높은 비중,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기
업은 미국 제재 및 수출통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먼저 경제제재와 관련하여 미국 달러화 사용 시 1차 제재에 직접 노출될 수 있으며, 달러화
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2차 제재 위험이 존재한다. 미국의 비-미국 기업 제재 사례(특히 
민사벌금(civil penalty) 부과 사례)의 대부분은 비-미국 기업이 제재대상자 또는 제재대상국
가와 미국 달러화를 사용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그 원인으로는 (회사가 위반을 인지하면서도 
해당 거래를 강행한 고의적 위반을 제외하고는) 충분한 배경 사실이 있었음에도 명목상 거래
상대방, 형식적인 거래 대상국가에 가려진 제재 대상자 또는 제재 대상국가를 식별하지 못하
였던 것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경제제재의 맥락에서 한국 기업이 일차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스크리닝이나 실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한국 기
업이 OFAC, BIS 또는 무역안보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리스트만을 기준으로 스크리닝을 수행하
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재 대상자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특히 50% Rule을 고려하여 소수지분만을 보유하면서 실질적 영
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와 같은 점에서 단순
히 리스트만을 기준으로 스크리닝이나 실사를 수행하기보다는 포괄적인 스크리닝 프로그램을 
사내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된 스크리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의 전문 솔루션을 
구득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제재와 달리 수출통제 맥락에서는 
거래은행의 게이트키핑(gate keeping) 역할도 기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자체적인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미-중 경쟁 구도로 인하여, FDPR 규정의 확대로 인하여, 외국
에서 생산된 제품이 EAR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미국산 
기술·소프트웨어의 비중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공급사 확인서, 기술기원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재수출 규정 충돌 위험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이는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경영진의 준수 의지에 따라 해당 컴
플라이언스 구축과 업데이트에 필요한 회사 내 권한과 자원 배분이 필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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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n Legal Framework of U.S.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Jung Min Pak*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U.S. economic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imposes compliance obligations even on Korean companies that do not 
conduct business with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systematically analyzes the
legal framework of U.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their statutory bases for 
extraterritorial reach, major enforcement cases, and recent regulatory 
developments, primarily through a review of official sources from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th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and 
relevant U.S. legislation. It further identifies key factors that hinder Korean 
companies from responding promptly to the evolving U.S. sanctions and export 
control regimes, and highlights the practical areas that must be verified in 
corporate compli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Korean companies to move beyond one-time list screening and to 
establish an integrated compliance system encompassing due diligence, 
screening, and internal control mechanisms.

❖ Key words : U.S. economic sanctions, export controls,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FDPR, comp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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